
정치, 정책분석, 그리고 민주주의:

정책분석의 정치적 접근과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구현우*1)

정책분석은 흔히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공공정책과 정

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생각하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다시 말해, 정책분석이 현실 

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분

석의 세계’와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의 세계’는 엄밀하게 구분된다. 정치의 세계에서

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정치동학 뿐 아니라 이후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정책에 대

한 학습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은 민주주의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라는 가시적인 정치 이벤트가 아닌 

공공정책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 민주주의를 살펴본다면, 이는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가 아닌 소수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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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무엇인가? 국내외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권위적인 정

책분석 교과서 중 하나인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에서 Dunn(2011)

은 “정책분석은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분야로서 실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과학 

방법과 이론 및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Dunn, 2011, 

남궁 근 외 공역, 2013: 3). Dunn이 말한 것처럼, 정책분석은 흔히 정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공식(formula)’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정책분석의 처방적⋅기술적 성격을 

생각하면 이 같은 정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분석을 미시적인 분석의 

논리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보다 중

요한 것은 정책분석이 정책결정자와 일반대중들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책과정의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분석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정도로 치부될 수는 없으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자와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중

요한 그러한 영역에서는 정책분석 역시 민주적 과정을 제고할 수 있다

(Kraft & Furlong, 2013: 115-116).

전통적인 정책분석 또는 Schick(1977)가 말한 “분석중심적 관점(analycentric 

view)”이 가정하는 것과 달리, 공공정책은 정치,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밀접

하게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정치는 Mettler(2016)가 개념화한 “정책 풍경

(policyscape)”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가 말한 정책 풍경이란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이 현재의 정치를 재형성하고 구조화하는 정치적 맥락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현상에 주목할 경우 정치는 정책이라는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

는 ‘제한된 선택’에 다름 아니다. 그녀가 주장하듯이, “선거에서의 승자가 통치를 하려

고 할 때, 그들은 백지상태(tabula rasa)가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은 제도적 장치, 정

당 조직, 그리고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노력을 제약하고 구조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강조는 원전, Mettler, 2016: 372).”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분석의 체계 내에서 ‘정치’는 부차적인 변수에 불과했다. 한 

예로 정책분석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칼도-힉스 기준’에서 정책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

식은 정치과정에 주어진 ‘상수’로 취급된다. 즉, 칼도-힉스 기준에서 정책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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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

럼,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이해관계의 ‘존재’보다 그것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편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책을 통해 

‘신뢰추구’와 ‘비난회피’를 하려는 정치인들에게 그러한 이해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1) “정치가 없는 조언(advice without politics)”(Meltsner, 1997[1986])이

라는 말이 정책분석의 가장 뼈아픈 비판이 되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분석과 정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맥락에서, 정치적 맥락에서 정

책분석을 이해하는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분석의 세계와 

다른 정치의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책분석의 몇몇 주제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의 

사회적 구성, 시간, 그리고 학습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미시적인 분

석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시담론과 사회적 규정, 그리고 시간과 학습의 문제를 공공정

책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정책과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정책분석

이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라는 가시적인 정치 이벤트와 여기서 경쟁

하는 정당, 그리고 그들의 환심의 대상인 유권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보이는 정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치의 많은 부분은 대중들의 정치적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으며, 공공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 전통적인 정책분석에서 말하는 ‘분석의 논리’와 정치의 세계에 고유한 ‘정치 논리’ 사이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더 있다. 대표적으로 ‘매몰비용(sunk costs)’에 대한 인식에서 차
이가 있는데, 분석의 논리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매몰비용은 미래의 대안 선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지만, 정치 논리에서는 기득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몰비

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의 논리와 정치 논리 사이의 비교는 여러 문헌들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특히 Swanstrom(1988)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전통적인 정책분석에서도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를 하기는 했다. 예를 들어, 일찍이 
Dror(1997[1967])는 체제분석(system analysis)과 다른 정책분석의 특징으로 정치의 문제

를 공공정책 분석에 포함시킨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분석의 체계 내에
서 정치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경우에도 정책분석을 통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하면 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민주주의는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정책분석을 통해 
민주주의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내지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Moe(2005)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정책 연구에서 정치는 주변부의 요소가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부수적인(epiphenomenal)’ 현상
도 아니다(Pierson, 2006). 공공정책 연구에서 정치는 그 자체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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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는 ‘기득권의 정치’에 다름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수(數)의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득권의 정치가 만

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분석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역시 공공정

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장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3) 

Ⅱ. 정책분석의 정치적 접근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책학을 정치학이 아닌 행정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그

리고 한국에서 정책학이 하나의 학문 체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학자들의 각고

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으로 행정학이 ‘관리(management)’ 문제에 천착하는 경향

을 지적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이 

등장하면서 마치 관리 문제가 행정학의 최신 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만, 행정학은 그 초창기 때부터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길게 인용할 필요도 없이, 

현대적 행정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Wilson(1997[1887])이 “행정이란 분야는 곧 경

영의 분야(The field of administration is the field of business)”라고 말한 데에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Wilson, 1997[1887]: 20). 이처럼 행정학은 시대를 초월

해 미시적인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정책의 큰 틀이 만들어지는 

거시적인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그

러한 정치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치인들은 정책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만들려고 한다(Anzia & 

Moe, 2016). Pierson(1994)이 말한 “신뢰추구의 정치(politics of credit claiming)”

와 “비난회피의 정치(poitics of blame avoidance)”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3) 앞서 말한 것처럼, 정책분석은 흔히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정도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정책분석(normative policy analysis)’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실증적 

정책분석(positive policy analysis)’도 정책분석의 중요한 한 축이다. 다시 말해, 정책분석
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정책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는 
‘설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Dunn, 2011, 남궁 근 외 공역, 2013). 그런데 이 글에

서는 실증적인 관점에서 정책분석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보다는 정책이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가 있
는가에 대해 살펴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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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정치적 지지는 극대화하는 반면 자원 이전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적 반대는 극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존재보다 이해관계의 인식이 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그런데 

정책의 이해관계를 정치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면, ‘시간’은 공공정책 연구에서 주변부

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과정은 ‘상수’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장에서는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

분석을 이해할 때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과 시간 및 학습의 문

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관계의 사회적 구성

경제학이 흔히 그러하듯, 정책분석도 사람들이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

해, 사람들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

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

을 뿐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도 체계적인 ‘편향성(bia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이해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관

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범하는 오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익과 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다. “부정편향성(negativity 

bias)”이라고 하는 심리적 편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편익보다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말한다(Weaver, 1987).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

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적 지지보다 현

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반대가 더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이는 현존 정책의 합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지속적인 양상을 띠는 하나

의 이유가 된다(Huber & Stephens, 2001). 

둘째, 사람들은 높은 시간할인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기적으

로 발생하는 편익이나 비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나 비용은 대폭 할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는 대중

들의 정책 선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장기적 이해관계는 정책과는 무관

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물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시안적 시계는 경제를 정치

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치인들의 동기와 맞물려 공공정책의 ‘시기(timing)’와 ‘선거력

(electoral calendar)’이 일치하는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Tufte(1978)가 말했듯이 경제의 효율성 상실로 이어질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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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ldstein(1980)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한 “근시안적 시계(myopia)”는 정치인만

의 문제가 아닌 정치인과 유권자가 공유하는 문제이다(Pierson, 2004: 41).

셋째,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데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맥락’

의 영향을 받는다(Guntermann & Lenz, 2022).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

가 이념이며, 사람들은 이념이라는 정치적 전제에 따라 주어진 정보를 편향되게 해석

하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추론(politically motivated reasoning)”에 근거하여 정치

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Guay & Johnston, 2022). 정보비용에 인색한 “인지적 

구두쇠들(cognitive misers)”(Rosenthal, 2021: 1100)은 현상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데, 이념이야말로 정치 현상을 단순화하는 요체이기 때문이다(Munger, 2000: 

386-387). 특히,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배타성을 조장하는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 하에서 이념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ies)”, 

다시 말해 “문화와 유사한 우리 대 그들(quasi-culture, us-versus-them)”이라는 관

념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Ruckelshaus, 2022).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

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이 ‘집단적 일체감(group identification)’

을 느끼는 이념에 따라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념적 편향에 따

라 이해관계는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된다.

합리적 존재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정책분석의 체계 내에서 정책의 이해관계가 존재

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차원의 문제이다.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채 정책의 이해관계를 살펴본다면,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인식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정치가 없는 조언”이라는 전통적인 정책분

석에서만 가능한 얘기이다. 정책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자원 이전 과정에서 나타

나는 비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

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개입한다. Bartels(2016)가 말했듯이,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그러한 연결 관계(정책과 

그 이해관계 사이의 관계)를 종종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

은 정책 영역에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단순히 간과한다(Bartels, 2016: 32).” 

게다가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의 영역은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비

용이 소요된다(Overtveldt, 2007, 박수철 역, 2011: 313). 정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

의 행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시차가 길고, 다양한 목표

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규범적 판단도 어렵기 때문이다(Pierson, 2004). 이

와 같이 정치의 영역에 고유한 높은 정보비용으로 인해 대중들은 ‘합리적 계산’이 아

니라 막연한 ‘짐작’이나 ‘직관’에 근거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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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Stone(2012)은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정보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들이나 행위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결코 알 수 없

는데, 모든 행동들은 부수적인 효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대응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선

택을 한다.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그들은 사실뿐만 아니라, 추측, 직관, 

기대, 여망, 그리고 신념에 의존한다(Stone, 2012: 31).

Stone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매

우 ‘사회적(social)’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들이 말한 

“침묵의 나선(spirals of silence)”이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준

다. 침묵의 나선은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심리적인 불

안감을 느껴 주위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말한다

(Pierson, 2015). 게다가 그러한 동조 현상은 Mahoney(2021)가 말한 “정당화 체증 

과정(increasing-legitimation processes)”, 다시 말해 정당성의 근거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확대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의 정당성이 미래의 무비판

적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전

통적인 정책분석의 관점은, 정책이 민주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

과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으로 인한 자원 이전이 한편으로는 소수의 ‘시끄러운 승리

자들(noisy winners)’과 다수의 ‘조용한 패배자들(silent losers)’을 양산한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술하듯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무지’ 때문에 대중들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심지어 대중

들이 기득권자들에게 동원되어 그들을 위한 ‘전위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민주적 동원의 역설적 결과에서 ‘복지여왕(welfare queen)’4)과 

같은 상징물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간단한 몇 마디의 말로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운드바이트 정치(sound-bite politics)”(Shapiro, 2002: 242) 하에서, 상징은 대중

들을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복지여왕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한 때 유행했던 말로, 너무 관대한 복지정책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빈곤층을 은유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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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확장적 분석

서두에서 말한 공공정책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은 공공정책이 ‘시간적 차원

(temporal dimension)’의 변수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

와 같은 “시간의 정치학(politics in time)”(Pierson, 2004)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차원의 정치적 변수, 예를 들면 선거와 달리 공공정책은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적

어도 ‘지속적인(durable)’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Hacker & Pierson, 

201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지속가능성(policy sustainability)”은 “장기적

인 시계(long-time horizons)”라는 관점에서 정치를 연구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 어떤 일

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Pierson(2007)의 주장처럼 말이다(Pierson, 

2007: 156). 우리가 ‘정책의 유산(policy legacies)’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시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Capoccia(2015)가 말했듯이, 정책유산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현재’나 ‘미래’가 아

니라 ‘과거’를 분석의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다(Capoccia, 2015: 150). 즉, 이러한 관

점에서 본 과거의 ‘유산’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흘러간 문제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얻는가?(who gets what?)” 라는 정치학의 고전적인 질문은 ‘과거’를 살

펴보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맥락특정적인’ 것이다. 과거에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가능케 한 정책이 현재의 정치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Reich, 2000). 

이러한 정책유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물

적 유산으로, 전술한 정책의 ‘이해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책의 이해관계는 

정치과정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편익과 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의 크기 

역시 정책의 ‘시차(time lag)’나 이념적 편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결국 정책의 이

해관계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으며, 여

기에 우리가 정책의 ‘인적 유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유산은 결국 ‘행위(agency)’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

는 행위자는 전통적인 정책분석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게다가 합리성의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존재로서의 행위자를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자체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인 합리적 결과를 가져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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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s)’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Hindmoor & Taylor, 2018). 예를 들어, 대중들의 정책 선호가 민주적 정치과

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democratic dilemma)”는 대중들의 

합리적 선택의 역설적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말한 정치의 영역에 고유한 높은 

정보비용과 대조되는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작은 편익은 결국 유권자들의 집단행동을 

어렵게 하는 ‘집합적 행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Guntermann & Lenz, 

2022).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단 시장에서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실

패를 가져오는 주요인이다. 

요컨대, 과거 정책이 남긴 이해관계가 정책의 지속성이나 경로의존성을 가져오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현재나 미래의 

선택에 적용하는 ‘행위’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결정론적 사고에서 벗

어나야 한다. 물론 그러한 개인의 선택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결

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Capoccia, 2015: 156). 오래 전에 Marx(1975[1869])가 

말했듯이, 개인은 과거의 제약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Marx, 1975[1869], 최형익 

역, 2012: 11). 

이처럼 정책의 유산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의 고

리, 다시 말해 정치가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은 정책이 결정되는 단기적인 관점에만 치

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이준구, 

2016)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보수주의라는 정치이념이 그에 상응하는 정책

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이전 시기에 배태된 수많은 보수주의 정책들

이 보수주의 이념을 확산시켰고 이것이 다시 보수주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자기강화 

과정(self-reinforcing process)”(Pierson, 2004)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옳다(Hacker 

& Pierson, 2011, 2016). 따라서 전통적인 정책분석 또는 “시간적으로 제약된 분석

(temporally constricted analyses)”에 근거할 경우, “현상의 피상적인 면에만 몰입하

고 보다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할 수 있다(Pierson, 2004: 95).” 

정책의 유산은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새로운 것으로 돌려놓았다는 점

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고 하면 매우 가시적인 결정과정을 떠올리

지만, 이는 정책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결정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의 

‘후속 정치(downstream politics)’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유산은 바로 이러

한 후속 정치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적으로 제약된 분석”이 낳은 좁은 시계의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시성이 높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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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된’ 유권자가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이 결정된 이후 단계에 

주목한다면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정책이 

결정된 이후 단계는 “현시성이 낮고 많은 정보가 소요되는(low salience, high 

information)”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시계가 좁고 전문적 식견도 부족한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Hacker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분석의 시계를 넓히려는 일련의 논의들은 개혁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정치의 세계는 

‘빙산’과 같아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면 아

래에 놓인 가시성이 낮은 “숨겨진 정치(hidden politics)”(Hacker, 2004)가 수면 위

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점화기제가 필요하다. 흔히 인용되는 “초점사

건(focusing events)”(Kingdon, 1984)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화기제로 인해 제도나 정책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초점사건은 “단

절된 균형 모형(model of punctuated equilibrium)”(Krasner, 1984, 1988)에서 말

하는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s)’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제도나 정책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기회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Capoccia 2015; Donnelly & Hogan, 2012; Stark 2018).

그러나 ‘단절적 원인’이 반드시 ‘단절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Gerschewski(2021)는 제도변화의 원인과 그 결과를 혼동하는 기존 제도이론을 비판

하면서, 원인은 단절적이지만 결과는 점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침식(erosion)”이라는 

말로 설명한 바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방식

으로 미세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 과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초점사건이 생겨 개혁이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현시

적이고 정치를 만드는 이슈(salient, politics-making issues)”(Anzia & Moe, 2016)

가 되더라도,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혁의 가시성이나 현시성이 낮아져 향후 개

혁 과정이 대중들이 배제된 ‘기술관료적 정치과정(technocratic politics)’, 다시 말해 

그들만의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Capoccia, 2016). 대중들의 정치적 레이

더에서 벗어난 “개혁 이후의 정치(postreform politics)”는 시끄러운 “개혁의 정치

(reform politics)”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Rocco & Haed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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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과정으로서의 정책

앞서 살펴본 정책의 유산은, 정책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택은 현재나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산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적 유산’이다.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이 정책을 학습함으로써 그 영향은 단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학습과정으로서의 정책(policy as 

learning processes)’을 이야기한 Pierson(1993)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정책은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자원(resources)”의 측면과 사람들이 그것을 인

식하는 “해석(interpretations)”의 측면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학습’이야말로 정

책의 “환류효과(feedback effects)”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정책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대한 학습이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정책분석이 가정하는 것과 달리, 정책의 이해관

계는 정치과정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보통 이해관계의 학습은 현재의 관

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계를 넓혀본다면 반드시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

며 ‘미래’에 대한 전망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적응적 기대는 과거나 현재

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과거나 현

재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도 물가가 오른 ‘자기실현적 예언’

이 현실화된 결과이다. 정책에 대한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이 “긍정적⋅부정적 환

류의 고리(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Orren & Skowronek, 2002; 

Weaver, 2010)를 통해 관련 행위자들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cemoglu와 Robinson(2012)이 말한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의 분류

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혁신이 보상과 연결되는 포용적 경제

제도 하에서는 현존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인 체계가 형성되는 반면, 혁신이 오

히려 착취의 대상이 되는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유인 체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학습이 반드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응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학습과 더불어 ‘지체된’ 학습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후술하는 기득권자들의 수세 전략에 따른 지체된 학습이 관련 이해당사자들

의 적응적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

에 대한 전망을 바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허무주의 정치(nihi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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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Schwartz, 2021) 내지 “유권자 박해(voter persecution)”(Ingham, 2022)

와 같은 현상, 다시 말해 어떤 시도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집단적 무기력’이 나

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법(Health Security Act of 

1993)’의 실패가 건강보험 수혜 범위 확대 문제를 지난 십 수 년 동안 정치 의제에서 

배제한 것은, 기득권자들의 수세 전략에 따른 대중들의 집단적 무기력이 정치과정의 

편향성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Weimer & Vining, 2011). 

끝으로, 정책학습에도 비대칭적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

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할 때 원인과 결과를 대칭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즉, 큰 결과는 큰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대칭적 인과관계에 대

한 비판, 다시 말해 사소한 원인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문턱효과(threshold effects)’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적으로 누적된 사소한 원인

이 결정적 계기와 만나면,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Pierson, 2004). 따라

서 정책에 대한 학습도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정희가 메이지유신이나 2⋅26 사건과 같은 일본 현대사의 큰 사건들에서 국가 운영

의 큰 틀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가 쿠데타를 통해 권좌에 오르지 

못했다면 그의 개인적 학습은 역사에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Ⅲ.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정치가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얻는가?(who gets what, when, and 

how?)”와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라면(Birkland, 2011: 6에서 재인용), 정책은 정치의 

중심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이야말로 사회 내 자원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된 정치

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

나 이상하게도 전통적인 민주주의 연구에서 공공정책은 주변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선거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으며,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치

인들과 그들의 환심의 대상인 유권자가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

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는 ‘기득권의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 그 어원과 달리, 민주주의는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소

수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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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정책과 민주주의

어원에 충실한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수(數)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1인 1표(one 

man one vote)’라는 정치의 형식논리가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승자독식의 정치(winner takes all 

politics)”가 만연한 것은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Hacker & Pierson, 2011). 

그렇다면 수의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달리, 소수가 지배하는 ‘기득권의 정치’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면 ‘선거’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당’, 그리

고 그들의 환심의 대상인 ‘유권자’를 떠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Hacker와 Pierson(2014)

은 이 삼자를 가리켜 “버뮤다 삼각지대(Bermuda Triangle)”라고 평한 바 있다. 정치

과정에 관한 모든 논의가 이 지점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같은 

가시적인 정치 이벤트는 정치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1마일”에 불과하다(Hacker et 

al., 2022). 오히려 정치의 많은 부분은 대중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숨

겨진 정치”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선거정치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형식상으로나마 평등한 선거정치 과정과 달

리, 수면 아래의 공공정책의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적 자원을 두루 갖춘 “강력한 정책 

수요자들(intense policy demanders)”(Bawn et al., 2012)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정책 수요자들은 정보나 전문성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방

식과 시계(time horizon)라는 면에서도 대중들과 다르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시계

와 복잡한 제도적 환경을 조향할 (충분한) 자원을 가진(Hacker et al., 2021: 21)” 강

력한 정책 수요자들이 많은 정보가 소요되고 가시성이 낮은 수면 아래의 “숨겨진 정

치” 내지 “지하 정치(subterranean politics)”(Pierson, 2015) 과정에서는 대중들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다. 

그들(강력한 정책 수요자들)은 (정책이 결정되는) 공적 권위의 다양한 장

(sites)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면, 유권자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장에서 정

책이 결정되거나 의도적으로 정책이 표류되는 경우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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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유권자들은 많은 경우 단기

적인 (정치) 동학에만 관심을 가진다(Hacker et al., 2021: 23).

공공정책의 정치과정에서 대중들은 “간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 결과와는 

동떨어진” “일회성 행위자들(one shotters)”일 뿐이지만(Hacker et al., 2015: 201), 

강력한 정책 수요자들은 Rahman과 Thelen(2021)이 말한 “반복적 행위자들(repeat 

players)”이다. 그런데 정치과정의 승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회성 행위자들은 기껏해

야 일시적 승자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승자는 반복적 행위자들이다. “반복적 행위자들

은 광범위한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ahman & Thelen, 2021: 77). 이러

한 맥락에서 강력한 정책 수요자들은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연속극(soap opera of 

electoral one-upmanship)”(Shapiro, 2002: 238)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있어 

정치란 ‘공직(office)’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꾸기 

위한 경쟁일 뿐이기 때문이다(Hacker & Pierson, 2014). 그렇기 때문에 Mettler(2016)

가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라고 말한 ‘금권정치(plutocracy)’는 좌우의 진영논리

를 넘어선 것이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시스템의 힘이 돈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녀가 말했듯이, “이(금권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 진영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몇몇 이슈와 관련해서는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도 역

설적으로 비당파성(bipartisanship)을 조장하기도 했다(Mettler, 2016: 376).”5) 

이제 가진 자들은 ‘1불 1표(one dollar one vote)’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

의에서 뿐만 아니라, ‘1인 1표(one man one vote)’의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에서도 특권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경제 권력이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중 현시성(dual presence)”을 가지게 되었다는 일각의 평가는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Hacker et al., 2021: 28-34), 이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

여 대중이 자본주의 정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의 동화(capitalist 

fairy tale)”가 아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으로 변하여 가진 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디스토피아(capitalist dystopia)”일 뿐이

다(Culpepper, 2021).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천국”에서 “천국의 합창은 강력한 

 5) 최근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바로 이러한 비당파성의 결과물이었다. Kelly와 Morgan(2021)이 말했듯이, “다른 분야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은 공화당
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졌다(Kelly & Morgan, 20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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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의 억양으로 부른다”는 Schattschneider(1960: 35)의 오래전 비판은 오늘날에

도 여전히 유효하다. 

요컨대, 공공정책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Soss, 1999). 공공정책

의 경우에도 자원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칼도-힉스 기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누가 편익을 누리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Moe(2005) 같은 학자는 권력

이 공공정책 연구에서 “주변부(periphery)”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그

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 민주주의에 반드시 순기능으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정책이 기득권의 유지 및 확

대⋅재생산에 기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Stiglitz(2013)가 말했듯이,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부자들을 비대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공공정

책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경제적 불평등은 많은 부분 정치 현상의 일환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Bartels, 2016). 그런데 이러한 편향성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정책결정자들을 ‘포획’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구조가 그러한 편향성을 만든 것이며, 이는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승자독식 경제”의 이면에 있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단순히 정권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Hacker & Pierson, 2010, 2011).

2. ‘상금’으로서의 정책과 ‘지형’으로서의 정책

정책은 한마디로 ‘이해관계(stake)’이다. 일찍이 Gourevitch(1986)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이며, 그러한 이해관계는 

계급위치에서 나온 구조의 반영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의 이해관계는 

Gourevitch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리가 ‘상금(prize)’으로서의 정책을 얘

기함에 있어,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볼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정책의 이해관계가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

다. Wilson (1980)이 말한 “고객정치(client politics)”는 바로 그러한 편향성을 잘 보

여주고 있는데, 그가 말한 고객정치란 정책의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비

용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유통 정치(pork barrel politics)”(Kraft & Furlong, 2013)나 

정부가 특정 집단에게 독점이윤을 제공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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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rent seeking)”(Przeworski, 2003)는 모두 이러한 고객정치의 논리가 반영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는 사실이다(Caplan, 2007). 정책에 따라 정치적 결과가 달라지는 “정책특정적(policy 

specific)” 정치 하에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미래의 정치를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Anzia & Moe, 2016). 그리고 그러한 정치의 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한 “신뢰추구의 정치”와 “비난회피의 정치”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객정

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 정책의 편익을 집중시킴으로써 편익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크

게 하는 반면, 비용은 분산시킴으로써 비용에 대한 정치적 반대는 작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 정치인들은 일반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비대칭적’ 자원 이전을 할 수 있다(Simmons, 2011: 67). 여기서 일반납세자들

은 비용부담 자체는 인지하지만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

에 빠져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

들은 Weimer와 Vining(2011)이 말한 “조용한 패배자들(silent losers)”로 남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자원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것이다. Schubert 등

(2013)이 말한 “민주주의의 역설(irony of democracy)”은 비단 권력의 문제에만 국

한된 것은 아니며, 공공정책과 관련된 자원 이전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편향적인 정책이 “자기강화 과정”을 거쳐 미래의 선택을 구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편향적인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은 다수의 수혜자와 소수

의 비용부담자를 낳게 되는데, 이는 소수 비용부담자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Lindblom(1957)이 말한 “진흙탕 통과(muddling through)”와 같은 어려운 정치과정

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책은 Posner와 Blöndal(2012)이 말한 “보수 편향

(conserving bias)”에 갇혀버리는데, 이는 소수의 수혜자들과 다수의 비용부담자들이

라는 민주주의의 역설이 낳은 또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의 성립과 소멸을 동일한 정치과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정

책의 성립은 쉽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데, “정책단속 

효과(policy ratchet effects)”는 바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Huber & 

Stephens, 2001). 정책의 관성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적응적 기대’를 낳고, 이것

이 다시 정책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Hacker, 2004; Pierson, 2000, 2004). 그렇기 때문에 20년 만에 정권을 잡은 공화

당이 당시 보수주의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뉴딜 정책을 폐기하지 않은 것은 정파

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규범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처럼, 그렇게 한 데에는 어쩔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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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유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Pierson, 2015: 132).

요컨대,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이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양산하며, 그것이 미래의 선택을 구조화하는 “자기강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세(offense)” 전략은 기득권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전략

이지만, 그들이 공세 전략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기득권

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늘리기 위해 공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몫을 

지키기 위해 “수세(defense)”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Hacker & Pierson, 2014). 

Hertel-Fernandez(2018)가 말했듯이, 정책은 지지연합을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반대

연합을 약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상반된 정치 전략을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무기들((political weapons)” 중 하나가 바로 “표류(drift)”이다. 정치학자 Hacker(2004)

에 따르면, 표류란 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환경이 변화하여 정책의 결과가 바뀐 

현상 또는 “고착화된 정책과 변화하는 환경 사이의 점증하는 부조화 현상(Hacker et 

al., 2021: 21)”을 말한다.6) 

정책의 표류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는, 그것의 부정적인 측

면이 대중들의 정치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정치권력을 명시적

인 것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Pierson(2015)이 말했듯이, 권력은 ‘빙산’과 

같아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은 명

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명시적인 권력이 행사되기 이전에 누군가가 설정한 ‘선택메뉴

(menu of option)’의 제한 역시 중요한 권력의 양태이다. Schattschneider(1960)가 

말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나 Bachrach와 Baratz(1962)가 말한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권력은 그 본질상 ‘비가시적인’ 성격을 띤다. 즉, 이 경우에는 

Pierson(2004)이 말한 “권력의 행사가 오히려 권력관계의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역설

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Pierson, 2004: 37). 

표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개선 활

동을 하는 것보다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가 비가시적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비가시성’으로 말미암아 표류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비

 6) 정책의 “표류”는 정책의 “경화(sclerosis)”와 구별해야 한다. 정책의 표류가 현존 정책이 변
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결과가 바뀐 현상을 의미한다면, 정
책의 경화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책의 표류가 정책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개선(updat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정책의 경화는 정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Kelly & 
Morg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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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지기도 한다(Hacker, 2004: 246). 물론 환경과 정책 사이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부

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책이 명시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정책 때문이라고 귀속하기도 어렵다. 그

렇기 때문에 표류는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를 숨기려는 “눈가리기(obstruction)” 전략

(Pierson, 1994)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며,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대중들은 앞서 

말한 “조용한 패배자들”로 남게 된다. 이들이 조용한 이유는 Olson(1965)이 말한 “집

합적 행위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에서 비롯된 무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Bartels, 2016; Hacker & Pierson, 2014).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으로 인한 

자원 이전 과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낭만이 없는 정치학

(politics without romance)”이라는 Buchanan(1991)의 말처럼 민주주의를 실증적

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현실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해 놀라울 정도로 무지

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Achen & Bartels, 2016). 정보비용에 인색한 “인지적 

구두쇠들”에게 있어 정치란 “(그들의) 삶이라는 거대한 서커스에서 하나의 (작은) 사이

드쇼에 불과하다(Dahl, 1961: 305).”7) 

이러한 맥락에서 표류는 정책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Lasswell(1951)이 말

한 “민주주의 정책학(policy science for democracy)”이 현실에서는 적용되기 어렵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대중들의 이목에서 벗어난 “조용한 정치(quiet 

politics)”의 장에서 기득권은 번성할 수 있으며(Culpepper, 2012; Rahman & 

Thelen, 2021), “권력의 심각한 불평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경향이 

 7) 정보비용을 아끼려는 유권자들이 정치를 이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특수한 사례의 일반화’, 

다시 말해 가시적인 몇몇 정책들을 근거로 정부 전체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다(Rosenthal, 
2021).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편 이러한 지식의 부족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잘 드러난 가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책 
선호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
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Guntermann과 Lenz의 연구(2022)는 이러한 반론

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코로나-19라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의 유권자들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 간 정책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선거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고 가시적인 이슈라
고 하더라도, 개개의 이슈보다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념적⋅당파적 선호, 다시 말해 
‘집단적 정체성(group identity)’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Jacobs(2010)가 말한 ‘총체적 정보처리’, 다시 말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선택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정당, 이념, 정부와 같은 거시적인 개념에 의존한다는 특유
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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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Pierson, 2018: 125). 표류가 기득권의 유지와 비난회피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Hacker & Pierson, 2010). 

그러나 정책은 ‘상금’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입

장에서는 상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의 ‘지형(terrain)’이 더 중요할 수 있

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 정치란 ‘공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쟁이다. 그렇다면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

치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Lukes(2005)는 권력을 세 가지 차

원으로 나눈 바 있다. 명시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1차원적 권력, 선택메뉴의 제한을 의

미하는 2차원적 권력, 그리고 선호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3차원적 권력이 바로 그것

이다. 이 중 3차원적 권력은 민주주의에 장기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다른 차원의 권력과 달리, 3차원적 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에 의해 

유도된 선호 변화(power-induced preference change)”로 말미암아 가진 자들이 선

호하는 바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의 수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념적 동원의 자기

강화 과정(self-reinforcing processes of ideological mobilization)”으로 인해 권

력관계의 불평등성이 심화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권력 갈등은 오히려 줄

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Pierson, 2015). 

가진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들의 선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계급 갈등

을 줄일 수 있는 ‘헤게모니’의 용어가 필요하다. ‘자유(liberty)’(Moore, 1966)나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s)’ 등이 그러한 헤게모니 용어였으며, 지금은 ‘능력주의

(meritocracy)’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저계급

론’과 달리, 능력주의는 한 사람의 운명이 구조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능력주의의 신화는 미국 사회

에 만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

쟁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양날의 칼(double edged 

sword)’로 기능한다. Markovits(2019)가 말했듯이, “능력주의 신봉자들은 능력주의의 

위계질서가 관대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박탈 없는 불평등은 무해하며 근면성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무고하다는 것이다. ⋯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한 것으로 선언함

으로써 능력주의는 중산층의 정체라는 경제적 피해에 도덕적인 모욕까지 가한다

(Markovits, 2019, 서정아 역, 202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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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이러한 능력주의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흔히 정책이라고 하면 이

해관계를 떠올리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정책이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다(Jacobs, 2010). Mettler와 Soss(2004)가 말했듯이, “공공정책은 정부 

활동의 대상 집단을 확인하고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문제의 의

미와 그 기원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Mettler & Soss, 

2004: 62).” 예를 들어, 빈곤이라는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적 문제

로 본다면, 정부의 정책적 조치는 그 정당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미

국에서 복지정책이 쇠퇴한 하나의 이유인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복지정책 본연

의 목표가 퇴색되고 ‘개인의 자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복지정책은 개인의 도덕적 해

이를 가져오지 않는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Ingram, 

2010). 정책문제든 이해관계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며, 따라서 이는 모

두 Bell(2012)이 말한 “관념적 인공물(ideational artifact)”에 해당된다. 

“고객지향적 조언(client-oriented advice)”(Weimer & Vining, 2011: 24)이라는 

정책분석의 현실적 정의에 걸맞게, 이 과정에는 수많은 연구기관들과 그들의 의견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언론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이준구, 2016). 신

고전파 경제학으로 무장한 이들은 시장경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약’ 정도로 홍보했으며, 중립적 원리인 시장에서의 결과는 정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받

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물론 이들의 배후에는 가진 자들과 그들의 무기인 ‘돈’이 

있었으며, 결국 돈이 가진 자들을 위한 ‘이념’을 만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러한 이념 전쟁의 결과, 미국 사회는 급격하게 보수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는 “금

권정치적 대중영합주의(plutocratic populism)”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분명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도 대중들의 지지는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야기된 것이다

(Hacker & Pierson, 2020). 대중들이 선별적으로 특정 현상에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정책 프레이밍(policy framing)”(Mettler & Soss, 2004)의 결과, 많은 미국인들에게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아닌 단지 받아들여야 하는 ‘수

용’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중립적 원리인 시장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정치적(apolitical)’ 문제라는 것이다(Bartels, 

2016). 오히려 그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본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인종문제와 같은 

‘분열쟁점(wedge issues)’에 동원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인종문제는 대중들의 분노를 한 곳으로 모으는 “분노의 저수지(reservoir of 

resentment)”와 같은 역할을 했다(Hacker et al. 202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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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용한 정치의 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분배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자본가 계급의 특권적 위치가 빠지

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들의 대국가 협상력을 가리켜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

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개체의 속성이 아닌 자

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것은 좌우의 진

영논리나 기업들의 조직화된 노력과는 무관하다(Hacker & Pierson, 2002: 281). 구

조적 힘이라는 말이 자본가 계급의 특권적 위치를 설명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상수(constant)’라기보다는 ‘변수(variable)’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조적 힘이 모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고정된’ 것은 아니

라는 말인데, 특히 정책효과의 “가시성(visibility)”이 구조적 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ulpepper(2012)는 대중들의 이목에서 벗어난 “조용한 정치(quiet politics)”의 장

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동학을 연구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논지는 조용

한 정치의 장에서는 낮은 가시성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에게 편향적인 정책을 결정함으로

써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비난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정치가 만

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의 장이 ‘조용한’ 이

유는, 그러한 정책들이 대중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지 않아 “근접성(proximity)”

이 낮을 뿐 아니라(Soss & Schram, 2007), 그 내용 역시 “은폐와 기만에 익숙한 고도

로 기술적인 영역”(Bartels, 2016: 346)이어서 이해하는 데 많은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용한 정치의 장에서는 위임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 “국가와 유사한(parastate)”(Hacker, 2016)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제들이 직접적인 ‘포획’ 없이도 ‘제도적으로’ 기업들의 영향력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Besemeyer & Thelen, 2020).

대중들의 이목에서 벗어난 조용한 정치의 문제는 Mettler(2011)가 말한 “침수된 국

가(submerged state)”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녀가 말한 침수된 국가란 국가 활

동의 많은 부분이 대중들의 이목에서 벗어난 국가, 다시 말해 가시성이 낮은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대중들의 정치적 레이더에 쉽게 포착

되지 않는 “스텔스 정책(stealth policy)”(Dreier et al., 2004)이 그들의 삶에 유의미

 8) 이러한 대중들의 분노를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였
는데, Hacker와 Pierson(2020)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는 “분노의 진정한 지배자(the true 
master of resentment)”였다.



22 ｢정부학연구｣ 제29권 제2호(2023)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이러한 국가가 등장한 배경은 Hacker와 Pierson(2020)이 말한 “보수주의의 

딜레마(conservative dilemma)”, 다시 말해 가진 자들에게 편향적인 정책을 결정하면

서도 대중들의 지지는 받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서였다. 즉, 비가시

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대중들의 눈을 가린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에서도 침수된 국가가 나타났다는 것이

다. 따라서 침수된 국가 하에서는 ‘조용한 패배자들(silent losers)’ 뿐만 아니라 ‘조용

한 승리자들(silent winners)’도 양산된다. 이처럼 국가 활동의 많은 부분이 비가시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대중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져 정치적 냉소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침수된 국가가 부유층과 강력한 산업계에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의 미국인들은 그러한 편향적인 정책으로부터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심

지어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대중들의 인지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수된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관념에 압축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

손하고 있다. ⋯ 국가를 침수시키는 것은 시민의식을 육성하지 못하고, 수

동성과 분노만 심어줄 뿐이다(Mettler, 2011: 26). 

Przeworski(2003)는 민주적 통제의 요체로 “제재(sanctions)”를 이야기한 바 있다. 

무능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

고 있다는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만일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유권자는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보지 못하는 “눈먼 회

고(blind retrospection)”(Achen & Bartels, 2016)에 빠져 무능한 정치인을 제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실의 선거는 Mansbridge(2003)가 말했

듯이, 정치인들의 과거 업적을 평가하는 “약속(promise)”의 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치 성향을 찾아가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의 장일 뿐이다. 

조용한 정치 역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용한 

정치의 장에서 기득권의 정치가 이루어짐에도, 대중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정치는 가진 자

들에게 편향적인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대중들의 지지는 얻어야 하는 보수주의의 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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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시성은 대중 정치(mass politics)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이 있다(Soss 

& Schram, 2007).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Zhou와 Wang(2018)이 

말했듯이, 이슈의 가시성은 국익과 같은 “집단적 편익(group-oriented benefits)”에 

대한 인식을 높여 대중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한다면, 가시성이 높은 “시끄러운 정치(noisy politics)”

의 장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Hare와 Monogan(2020)은 이민 정책이나 의료보호 정책과 같은 가시성이 

높은 정책 분야에서는 대중들의 정책 선호가 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민주주의

의 결핍(democratic deficit)”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돈’으로 대중들을 결집시키는 ‘이념’을 만들 수 있는 

가진 자들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가시성이 높은 정책 분야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약화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Ⅳ. 결론

경험적 검증과 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Simon과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

적 지식을 강조한 Waldo 사이에는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존 정치학의 비과학

성에 대한 Simon의 비판에 대해 Waldo가 반론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몬 교수는 내가 실증주의의 신성한 장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나 또한 그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사이몬 교수는 세속화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의 신념은 너무나 확고하다. (그래서) 이단과 죄에 대한 그의 관용은 전

무하다. 구원의 길은 명확하지만, 좁고, 단일하며, 개인이 전유(專有)하고 

있다(Simon et al., 1952: 501).

여기서 Waldo의 반론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집약적

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요약하면 ‘상대성’과 ‘개방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Simon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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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 그동안의 정치학이 너무나 사변적이고 비논리적이어서 ‘과

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그의 지적은 현상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는 지적인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방법론이 지닌 ‘편협함’의 문

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방법론은 옳고 상대방의 방법론은 틀렸

다는 단순한 이분법은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짓 딜레마(false dilemma)”의 오

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Babbie, 2001, 고성호 외 공역, 2002: 126-127). 

정책분석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분석의 논리’ 또는 Schick(1977)

가 말한 “분석중심적 관점”에 더해 현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거시담론’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제적’ 접근은 바로 이러한 연구방법들 간 협력이다. 

Ostrom(1995)이 말한 것처럼, “가장 미시적인 수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다 넓은 윤

곽을 볼 수 있는 학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장 거시적인 수준을 연구하는 학자들

은 어떻게 개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로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학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Ostrom 1995, 178).” 그리

고 그러한 거시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민주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에서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정책분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책

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Lasswell(1951)이 품은 원대한 꿈이 바로 정책학이 민주주의

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책학(policy science for democracy)”이었다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글에서의 논의가 구체적인 연구 의제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연구한 주로 미국의 연구들을 통해, 그러한 연

구들이 가진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 하나의 ‘시론’이라고 볼 수 있다.9) 그러

나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분석을 이해하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정책학계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향후 관련 연구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9)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은 정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특정적 정치”가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제기되는 ‘부자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세율(tax rate)의 변화보다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통해 부유층의 세금 부

담을 경감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조세지출은 세율에 비해 가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organ, 2010). 그런데 이러한 눈가리기 전략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가시적인 수단을 통해 대중들의 눈을 가리는 숨겨진 정치 

하에서 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당 부분 잃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
를 허무는 “자기약화적 환류(self-undermining feedback)” 기제(Jacobs & Weaver, 
2015)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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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Policy Analysis, and Democracy: 

Political Approach to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Democracy

Hyun Woo Koo

Policy analysis is often understood as a ‘formula’ to solve policy 

problems, but i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olicy and politics. In other words, policy 

analysi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politics. Notably, the ‘area 

of analysis’ in which policy analysis is conducted and the ‘area of 

politics’ in which policies are determined are strictly divided. In the 

world of politics,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of it, not objectively 

existing interests, is important, and research on subsequent processes as 

well as political dynamic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policies is 

necessary. Further, learning about policies also acts as an important 

variable.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essay argues that a new 

perspective on democracy is needed. If we look at democracy through a 

new variable of public policy, not a visible political event of elections, 

this may be a political system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vested 

interests, not a political system dominated by the people. 

※ Key words: Democracy, Policy Analysis, Public Policy 


